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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는 개인노력과 무관한 용적률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주변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개발
이익이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발생 
및 사적 전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인근 집값 상승을 유발시키고, 
인근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악순환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주택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 계획적으로 관리되
어야 하고, 다음으로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사회가 환수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재건축사업
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제도적 불비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검
토하였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는 용적률 관리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관리방안, 일조
권의 강화를 통한 용적률 관리방안,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용적를 총량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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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용적총량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 혹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가
액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이익확수를 실현
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를 법제화하는 방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
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준 연구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전한다. 또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원내외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5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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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 입지를 계획하여 개발을 유도해 가는 것이 도시계
획의 고유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별 단지 차원
의 재건축추진 의사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등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도시
계획적 관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보다 용적을 높여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해가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이익은 사회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구
체적 환수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
획적 관리방안에서는 도시계획적 관리와 도시정비사업 관리의 필요성, 도시정비
사업 용적률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 용적률 관리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검토하
였고, 개발이익의 환수 및 법제화 방안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
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
다.
용적률 관리를 위한 실천과제로 도시계획체계를 이용한 단․중기적 용적률 기
준 조정 방안, 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관리, 용적총량제를 통한 용적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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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착수시점을 재건축조합추진위
원회 설립승인 시점으로 선정하는 방안, 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연면적 증가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정상주
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법제화 방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삽
입하는 방안,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제정하는 방
안,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안들이 주택재건축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5월
최 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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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론
ㅇ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 입지를 계획하여 개발을 유도해 가는 것이 도시
계획의 고유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별 단
지 차원의 재건축추진 의사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등이 사업 추진의 관건
이 되고 도시계획적 관리는 미흡한 상태임
ㅇ 따라서 기존 보다 용적을 높여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
업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해가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건축물보다 용적 증가를 통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 도시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나, 
ㅇ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재건
축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재건축사업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환수방안을 제시하고,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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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1) 도시계획적 관리와 도시정비사업 관리의 필요성
ㅇ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중 용적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ㅇ ‘도시계획적 관리’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
정비사업 등의 개발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제어해가는 체
제를 말함
ㅇ 근대도시계획은 토지이용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시는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자유를 제한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 수행
ㅇ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개인 재산권을 직접 구속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
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상위로 하여 수직‧하향적(도시기
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용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
ㅇ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수직‧하향적 패러다임을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으
로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체계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개발사업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회복
ㅇ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다분야간 협
동 작업도 필요하므로, 단순히 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부문별 계획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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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으로 간주하여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종
합계획과 부문별 계획(물적, 비물적)간에 계획 내용이 환류 조정되고 반영
될 수 있게 하는 통합된 계획체계가 필요
(2)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
ㅇ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도시기본계
획과 및 도시관리계획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정비사업 관
련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있음
ㅇ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
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심 및 주거환
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도시관리계획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 구속하는 계획으
로,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
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①, ④, ⑤ 가 
연관됨
ㅇ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작하
여 정비구역의 개략적 범위,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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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
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다룸
ㅇ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재산권에 직접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식하여 도
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지역을 미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용되
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정
비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이 서로 분리되는 
계획이면서 내용적 정합성을 확보해가는 관계로 정립할 필요 있음
(3) 용적률 관리를 위한 실천과제
□ 도시계획체계를 이용한 단․중기적 용적률 기준 조정 방안
ㅇ 단기대책은 해당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up-zoning)되더라
도 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전 용도지
역의 용적률을 상회하여 개발을 허용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임
ㅇ 중기대책으로는 도시‧가구(block)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을 설정하는 
대책(Ⅰ)과 현재 토지이용상황대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하는 대책(Ⅱ)가 있음
- 대책(Ⅰ)은 일반적인 다운조닝(down-zoning)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에 이용권과 개발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념의 중기대책인 대
책(Ⅱ)에 비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용이
- 반면, 대책(Ⅱ)는 개발권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 토지이용관리를 체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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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장기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고,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이 형평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익 사유
화 방지가 가능
□ 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관리
ㅇ 일조권 도입 방안으로는 일조 시간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을 적용하면 판상형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200%이하로 제한
하는 효과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탑상형의 경우는 35～50층의 초고층으로 건축하면 용적률을 최
대 220%～300%까지 확보할 수 있어 초고층아파트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음
□ 용적총량제를 통한 용적관리
◦ 용적총량제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일정 
단위의 시가지별로 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의 한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도시성장관리기법임
ㅇ 도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총 용적을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을 배
분하는 방법과 문제가 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용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용적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1안), 균형발전개념을 도입하여 덜 개발된 지역에 많은 용량을 배분
하는 방안(제2안), 기반시설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정도에 따라 추가용
적을 배분하는 방안(제3안)이 있음
x◦ 용적총량제 시행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용량 산정에 사용할 기반시설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3종의 기반시설 중 개발
밀도(용적)와 관련한 기반시설 47종 중에서, 개발밀도와의 관련성, 자료확
보 용이성, 자치구 단위공간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5개
의 필수시설과 11개의 고려대상 시설을 설정
ㅇ 용적총량제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기반시
설 중에서 목표수준 대비 최소 수준을 보이는 시설의 수준을 당해 지역의 
서비스수준으로 설정(리비치의 최소의 법칙 원용)(대안Ⅰ), 2)시설별 기반
시설수준에 가중치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를 합산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수준 
설정(대안Ⅱ), 3)기반시설 중 목표수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점수
를 인정하지 않고 시설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비스수준 설정(대안Ⅲ)하는 방
안이 있으나, 기반시설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Ⅲ이 합리적
제3장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ㅇ 재건축사업에 의해 증가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으로 1)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환수법)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
을 적용하는 방안(대안Ⅰ), 2)대안Ⅰ의 착수시점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점으로 선정하는 방안(대안Ⅱ), 3)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
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Ⅲ), 4)연면적 증가분에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Ⅳ), 5)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
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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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인 대안Ⅰ은 현행 “환수법” 시행령에 재건축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하면 되고, 여타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의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착수시점(사업시행인
가) 이전에 이미 가격이 크게 상승하므로,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저하
ㅇ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는 대안Ⅱ는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행령(별표2)에 있는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에 조합추진위
원회 설립승인을 추가하면 되므로 도입에 어려움이 없음
ㅇ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대안Ⅲ은 재건축사업 착수시
점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계산이 용이하나, 여타 개발사업
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늘어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개발이익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음
ㅇ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대안Ⅳ는 재건축사업 착수시
점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계산이 용이하나, 여타 개발사업
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그러나, 늘어난 연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시장가치에 근접
한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
ㅇ 초과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안Ⅴ는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용적률 증가분에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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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2) 법제화 방안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1)「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건축 개발이익환수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제1안), 2)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제2안), 3)현행 “환수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
(제3안) 등이 있음
◦ 각 안의 장단점 비교
제 1 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장을 신설
장  점
-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
하기 용이함
단  점
-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과 개발이익
환수는 다소 거리가 있음
제 2 안 : 별도법 제정
장  점
-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
하기 용이함
단  점
- 현행「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법이 병존한다는 문제 발생
제 3 안 :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대폭 수정
장  점 -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 하나의 법에서 다룰 수 있음
단  점
- 현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
의 증가분이므로,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방식과 기존의 개발부담금 부
과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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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ㅇ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는 용적률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하는 방안, 일조권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도시
전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용적총량제 등이 있음
ㅇ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 
혹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방안 등이 있음
ㅇ 개발이익확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
이익환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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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이 장에서는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범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ㅇ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이 예상되거나 추진이 구체
화되면 해당 단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됨 
- 낡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새로 짓게 되
면 기존보다 용적(容積)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세대당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ㅇ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현재보다 용적을 높여 지을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
가 지닌 본래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
한으로 해당 단지에 개발을 추가 허용함에 따른 것임
- 특정 필지나 단지에 건축물 용적을 현재 상태보다 높이게 되면 여타 지역에
서의 개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게 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용적증가로 발생하는 재건축의 개발이
득이 본래 자신의 것 인양 생각하고 있고, 재건축이 예고되면서 해당 단지 
2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올라 전체적으로 거주 비용을 증가
시킴
-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구조와 주택가격의 거품 형성으로 사회내에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가 고질화되고, 다음 세대의 주거확보에 경제적 부담을 가증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 입지를 계획하여 개발을 유도해 가는 것이 도시
계획의 고유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별 단
지 차원의 재건축추진 의사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등이 사업 추진의 관건
이 되고 도시계획적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용적률 수준을 설정하
고,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개발규모를 
제어 
- 용적률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용 용
적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등이 계획방침에 반발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
고 있음
ㅇ 따라서 기존 보다 용적을 높여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
업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해가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발행위의 도시정비사업 인가 이전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우발이득이 발생
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시정
- 도시계획 과정을 통해 개발행위(도시정비사업)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도록 
하여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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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ㅇ 기존 보다 용적을 높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발행
위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강구
- 도시계획적 관리는 도시계획의 두 가지 종류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과 재건축 사업의 관련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 있음
ㅇ 재건축 사업이 쾌적한 거주환경형성에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과도 조화되
면서 추진되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최소기준의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여건을 
반영하도록 제어할 필요 있음
-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주거단지가 공급자의 사업성에 치우쳐 거주 쾌적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소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방안을 검토
-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도시개발 수요를 적절히 조화시킨 개발밀도 관리체제
를 구축
3. 연구의 범위
ㅇ 기존 건축물보다 용적증가를 통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는 도시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로 아파
트 등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는 도
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도시․주거환경
4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의 용적률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
ㅇ 거주환경 측면에서의 일조권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한 용적
관리 방안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포함하여 검토
ㅇ 재건축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 환수방안을 제시하고, 또
한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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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도시정비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적 관리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의 용적 증가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기준 조정에 의한 용적관리, 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
관리, 용적총량제를 통한 용적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도시계획적 관리와 도시정비사업 관리의 필요성
1) 용어의 정의
ㅇ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중 용적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
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6-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ㅇ ‘도시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두 가지를 말함
- 도시기본계획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
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
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함
- 도시관리계획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
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5가지 종류를 말함
ㅇ ‘도시계획적 관리’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
정비사업 등의 개발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제어해가는 체
제를 말함
 -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관리계획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전제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 확립된  도시계획체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이 합리적으로 
연계 운용되면서 정비사업을 제어‧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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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적 관리의 이론적 범위
(1)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ㅇ 근대도시계획은 토지이용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출발 
- 산업혁명 후 유럽 공업도시에 만연된 도시공해와 노동자 계층의 불량한 생
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 공감
 ※ 영국의 「공중위생법(1848년)」은 가로 폭, 건축선 위치, 건축물 높이 등
의 제한을 포함
- 토지이용에 대한 방임적 자유가 공동체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모든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어 개인의 안녕을 포함한 도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대부분 
나라에서 토지이용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 네덜란드는 도시용지의 개발 공급을 공공기관만이 하도록 하여 개발자의 
투기적 이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도시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독일도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토지
의 시장가치를 결정
 ※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는 편으로 경찰권적 
견지에서 제도적으로 용도지역제 및 환경보전지역 등을 유지하고 있으
나, 배타적 용도지역제(exclusionary zoning)나, 기존 도심의 쇠퇴, 지역에 
따른 공공재 서비스의 불균형 발생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부동산 자산가
들에 의한 지방정치 점유가 있기도 했음
ㅇ 우리나라 도시는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자유를 
제한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 수행
8-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여 토지이
용행위를 제한
- 개별 사업법에 의한 사업 시행 인허가 외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
발행위허가제를 적용  
(2) 도시계획을 통해 장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ㅇ ‘도시계획’은 도시의 생활공간, 또는 인간 정주공간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의 경제‧문화 및 환경적 구조 변화를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대응하거나 이를 수용
- ‘세계화’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과 ‘삶의 질’ 제고가 다같이 
중요하며 이에 대응하여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ㅇ 도시기본계획은 점차 건축‧토목의 물리적 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합의하는 수준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계획 및 실천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구현
(3) 계획체계를 통한 관리
ㅇ 목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
으로 연계하여 운용  
-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개인 재산권을 직접 구속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
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상위로 하여 수직‧하향적(도시기
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용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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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계획이 되기보다는 수단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사전
에 약정하는 장치가 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신규의 시가화용
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이득을 발생시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의 우발이득 발생을 초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취득비 부담을 증대
시킴
-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수직‧하향적 패러다임(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체계
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회복
 ※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목적‧수단적 관계는 상하위적인 것이 아
니라 양편 사슬과 같은 연쇄(連鎖) 관계로 봄이 타당
<그림 2-1> 도시계획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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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은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관리하는 데 충실하면서, 도시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
- 도시계획으로 우발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도시계획의 운용 원칙을 정립
ㅇ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간의 체계화
-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다분야간 협
동 작업도 필요하므로, 단순히 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부문별 계획을 하
위계획으로 간주하여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
-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물적, 비물적)간에 계획 내용이 환류 조정되고 반영
될 수 있게 하는 통합된 계획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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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의 필요성
(1) 도시정비사업의 용적 증가를 도시계획으로 관리 
ㅇ 부동가치(浮動價値, floating value)로 존재하던 개발수요가 도시계획을 통해 
특정 토지에 현재화(現在化)
- 도시계획이 일체적으로 수립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토지의 용적 증가는 지
역 공동체가 창출하는 개발수요의 일부를 점유하는 것임
- 이는 마치 개발 수요가 지역 내에 떠다니다가(浮動) 도시계획을 통해 해당 
토지에 입지하여 현재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2) 도시관리계획의 엄정한 운용 
ㅇ 도시정비사업이 입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여 개발이익환수와 연결시키며, 실제 수요보다 많은 가수요(假需要)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
- 개발가능성이 무절제하게 부여되어 우발이익이 발생하거나 토지에 거품 가
격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엄정하게 운용
(3) 도시정비사업도 장기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
ㅇ 도시정비사업 추진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비 프로그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추진
- 도시기본계획 및 부문별, 지역별로 수립되는 법정, 비법정의 계획(plan)들이 
담고 있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단에 부합되도록 도시정
비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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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
1) 도시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종류와 주요 내용
(1) 관련 계획의 종류
ㅇ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도시기본계
획과 및 도시관리계획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ㅇ 도시정비사업 관련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도
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있음
ㅇ 한편, 도시정비사업 자체는 법적으로는 ‘정비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함
- 정비사업시행계획서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건물배치계
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
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
리계획 등을 포함
(2) 각급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ㅇ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
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도시정비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13
개   요 재건축과의 관계
도시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장‧군수 수립, 도지사 승인
▪토지이용 및 시가지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기본방향 및 전략 등을 선
언적 수준에서 언급
↓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시장‧군수 입안, 시‧도지사 결정
▪용도지역 구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수립
▪용도지역에 의한 재건축 용
적상한 설정
▪지구단위계획이 도정법상의 
재건축정비계획을 대체
↕
도시및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인구 5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장 수립, 건교부장관에 보고
▪정비구역 예정지, 단계별정비사업  
추진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포함
▪건교부 업무지침을 통해 용도지역
상 허용용적률을 준수토록 함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상한 범위내에서 별도 용
적률을 설정하여 운용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결정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조합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시설용지 부담
비율에 따른 완화적용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용적률×(1+1.5×공
공시설용지비율)로 완화 허
용폭이 큼 
↓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자
작성)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
<표 2-1> 재건축사업 관련 계획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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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관리계획
-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 구속하는 계획으로,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
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
하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①, ④, ⑤ 가 연관됨
- 예로서 일반주거지역이라도 1~3종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다르며, ④의 도시정
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작하여 정비구역의 개략적 범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
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다룸
-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을 통해 용도지역상 허용용적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정비계획
-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에 관한 계
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을 계획내용에 포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며, 공공
시설용지 부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됨 
제2장․도시정비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15
2) 관련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기본계획
ㅇ 수직 하향적 도시계획 체제의 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형식 계획으로 운
용되며, 장기계획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재산권에 직접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식하여 도
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지역을 미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용되
고 있음
  예)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인 호계동 일원을 주거용지로 계획
하면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예고되어 지가가 양등
ㅇ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합리화하는 계획에서 탈피하여, 공
무원, 시민, 기업 등이 모두 합의하는 미래상과 목표를 담는 계획, 그리고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도면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을 지
양할 필요 있음
(2) 도시관리계획
ㅇ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관리하는데에 엄정성이 결여되어  토지이용관리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기존의 건축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용적률의 허용 폭이 지나치게 넓
게 설정되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나 예고 등으로  우발이익이 언제라
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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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공공계획의 결정효과가 사유화되고 있음
ㅇ 도시관리계획이 토지이용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
되게 할 필요 있음
- 용적률 기준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서 도시정비사업에 대응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운용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5, 10쪽)1)은 ‘도시계획체계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규정되며, 2020서울시도시기본계획
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정책
목표를 기술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재건축‧재개발계획’ 부분에서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표 2-2>와 같이 상당 부분 제시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반드시 경직적 상하위 관계이기 보다는 상호 
환류･조정 될 수 있는 관계로 봄이 타당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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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과    제 전    략
1. 공공의 역할강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의 객관
성 확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 
유도
∙신규개발 시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 유도
∙지역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
∙대규모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
시기조정
∙블록단위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유도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지원 확대
2. 도시관리 차원에
서 환경개선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다양한 정비수법의 발굴과 적용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강화
3.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공공시설 부담방법 명시 ∙공공시설 확보기준마련
4.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자연지형 훼손 억제 ∙구릉지변에서 대규모 개발억제
∙개발 시 물길 확보 ∙계획수립 과정에서 물길 확보
5. 친환경적 도시
  계획 구현
∙삭막한 주거환경 개선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의 확대
∙자연친화형 개발유도로 수해
피해 최소화
∙투수면적의 전략적 확대 실시
6. 지구여건 반영해 
공공지원 차등화
∙저소득층 주택 밀집지 공공
지원 확대
∙주택정책차원에서 저소득층 주
택지 정비 지원
7. 서민주택난 해소
를 위해 소형
  주택 확보  
∙서민용 소형주택 전략적 확보
∙재건축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확보
<표 2-2>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
자료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2003),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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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
으나,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공람
을 통해서만 소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 목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개별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재산권 관련사항으로 집단적으로 예민하
게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공론화 과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이 서로 분리되는 
계획이면서 내용적 정합성을 확보해가는 관계로 정립할 필요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운용의 원칙,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비계획에서도 용적률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2005, 10쪽)은 ‘정비사업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
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을 포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 1종 지구단위계획(정비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즉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경직적으로 작용하는 계획
이라기 보다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되 재량 있
는 지침계획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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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관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직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 있음
ㅇ 도시정비사업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건물배치계획 포
함),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추진하듯이 정비계
획에 전적으로 따름
구  분 내     용
법
제 3 조
1.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등의 설치계획
8.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시 행 령 
제 8 조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표 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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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법
제 4 조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 행 령
제 13 조
제 1 항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생략)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생략)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
8. (생략)
9. (생략)
<표 2-4> 정비계획 수립의 내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  분 내     용
법
제 30 조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생략)
시 행 령 
제 41 조
제 2 항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5.(생략)
6.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공작물등의 명세
8. (생략)
9～14. (생략)
15.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표 2-5> (정비)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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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
ㅇ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운용
- 도시기본계획은 전략적 목표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책과제를 명확히 밝
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노후주택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정비구역 유
형별 용적률 수준을 포함한 정비 방침을 제시
-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하
면서 해당 구역내 주민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여건
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함
ㅇ 도시계획적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의 토
지이용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현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용적률 기준선을 하향조정하여 우발이
득발생을 방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잠재력을 제고
ㅇ 생활환경측면에서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
의 용적을 관리
- 일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용적률과 층고 관리 방안을 검토 
ㅇ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용적 총량제에 의한 관리를 강화
-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관리하는 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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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률 관리를 위한 실천과제
1) 도시계획체계의 합리적 운용
(1) 기본방향
ㅇ 도시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과 도시관리계획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
사업 관련 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운
용할 필요 있음
ㅇ 우선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수직
‧하향적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여 운용해 온 것을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으
로 서로 정합성을 가지는 체계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관리계획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 있음
ㅇ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부문별 계획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내용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환류․조정될 수 있도
록 수립
-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과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수립
ㅇ 특정 토지에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우발이
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운용 원칙을 재정립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지침과 정비계획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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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은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사업시행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수립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운용
ㅇ도시기본계획
-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도면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여 정책목
표와 과제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
-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미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내용을 포함(예,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적용 원칙 등)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존 시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가는 방
법을 강구 
-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하거나 용적률 수준을 정하는 것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비방법 및 절차 등을 정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같이 포함 
- 정비사업의 인허가 조건과 함께 정비계획(도시관리계획)의 운용 방향도 같
이 제시
(3) 도시관리계획의 운용
ㅇ 용도지역
-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하되, 도시정비사
업의 시행을 유도하거나 협의 조정하는 방안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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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관리하는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수
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을 변경
2) 용적률 기준 조정에 의한 용적관리
(1) 기본방향
ㅇ 개별 정비구역 단위에서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법정 
용적률 기준을 낮추어 조정한 후 사업시행 여건을 검토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시가지 정비목
표에 맞추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함
ㅇ 법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실제의 토지이용상황과 부합되도록 하여  토
지이용관리체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 
ㅇ 용적률 기준의 조정방안으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을 검토
(2) 용적률 기준 조정 방안
□ 단기대책
ㅇ 방 안
- 해당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up-zoning)되더라도 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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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상회하여 개발을 허용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환수
- 예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
되더라도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 당시의 용적률(200%)를 적용
<그림 2-2 >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적용 방안 
ㅇ 평가
-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써 다운조닝(down-zonig)
과 달리 반발이 작을 수 있고, 현실화 시킬수 있음
-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므로 적용 사례가 적을 수도 있음
□ 중기대책(Ⅰ): 도시‧가구(block) 여건을 반영한 기준용적률 설정
ㅇ 방안
 - 개별정비구역 단위에서 현재의 도시 및 가구(街區) 여건, 기반시설 여건 등
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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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용적률 범위내의 개발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기득권으로 인정하여 개
발을 허용하고, 기준용적률 이상의 개발은 공공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 
  ※ 프랑스는 법정개발밀도상한제(P.L.D.)를 도입하여 일정 한도(파리시 1.5, 
기타지역 1.0) 초과의 건축 개발권을 공유화 (<부록Ⅰ- 1> 참조)
<그림 2-3> 도시‧가구(block) 여건 반영의 기준용적률 설정 
ㅇ 평가
- 일반적인 다운조닝(down-zoning)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에 이용권과 개발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념의 중기대책(Ⅱ)에 비해 현실적
으로 수용하기 용이
□ 중기대책(Ⅱ): 현재 토지이용상황 대로 기준용적률 설정 
ㅇ 방안
- 현재 토지이용 상태의 기존용적률로 개발권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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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용적률까지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기준용
적률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조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공계획의 경우에
만 허용
<그림 2-4> 토지이용상황대로 기준용적률 설정
ㅇ 평가
- 개발권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 토지이용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장기 도
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고, 
-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이 형평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며, 도시
계획에 의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가능
(3) 기준용적률 설정
① 방향
ㅇ 기준 용적률은 현행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설정함이 합리적이나 우
리나라의 경우 선진 외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대단히 부족하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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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축물용적률 1인당도로연장(m/인) 공원수
서울(2000년) 150% 0.78 1,397
동경(2000년) 133% 1.39 9,008
<표 2-6> 서울과 동경의 도시기반시설 비교
 출처 : 동경 도시백서(2000). 서울시 통계연보(2000)
ㅇ 대안으로 조례용적률에 대비한 현재용적률(제1안) 또는 향후 개발수요를 
감안한 장래용적률(제2안) 비율로 기준용적률 설정
② 제1안 : 현재용적률 적용(서울시, 2003년) 
ㅇ 조례용적률 : 256%
ㅇ 현재용적률 : 168% (조례용적률의 66%)
※ 2003년 서울시 현황: 인구 1,029만명, 대지면적 215.6㎢, 건축물 총연면적 362㎢ 
(1993년, 2000년 자료를 활용한 추정치)
ㅇ 기준용적률 : 조례용적률의 60%를 일괄적용
③ 제2안 : 장래용적률 적용(서울시, 2013년)
ㅇ 조례용적률 : 256% (<부록 3> 참조)
ㅇ 장래전망(2004～2013년의 10년)
- 건축연면적 수요전망: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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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용적률 : 226%(조례 용적률의 88%)
ㅇ 기준용적률 : 조례용적률의 80%를 일괄 적용
※ 현재 서울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분야)」을 통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0%, 제2종 190%, 
제3종 210%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용적률을 일정 정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용적률과 유사한 개념임
ㅇ 1993년～2000년까지 7년 동안의 건축물 연면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연면적 증가를 13.34㎢로 추정(1993년 228.59㎢, 2000년 321.95㎢)
ㅇ 10년 후 2013년의 건축물 총연면적은 2003년의 건축물 총연면적 362.0㎢에 10
년간 증가분 133.4㎢를 더하여  495.37㎢ 로 전망 
ㅇ 2013년까지의 총 대지면적은 219.5㎢로 추정하여 총건축물의 장래용적률을 
226%로 전망  
※ 2003년의 주․상․공업지역 지정 면적 354.1㎢에 대해 대지면적이 215.6㎢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20년)의 주․상․공업지역의 계획면적2) 
365.2㎢에 따른 대지면적을 222.3㎢로 추정하고, 2013년도의 대지면적은 219.5
㎢로 추정 
<표 2-7> 장래 용적률(2013년) 추정과정 
3) 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관리
(1) 일조권 제도 현황
ㅇ 일조권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 
35조 제 1항)로 헌법이 규정하는 환경권에 해당
2) 서울특별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2005, p.186
30
ㅇ 재건축 단지의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건축법 관련 규정(시행령 제 82조)은,
-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이격(제 1항) 
- 같은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이
격거리는 창문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
이의 1.0 배 이상 확보토록 하고(제 2항 제 2호 ‘가’) 
- 임의 규정으로, 같은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음(제 2항 제 2호 ‘다’) 
ㅇ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는 대부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 인동거리 규정을 적용
ㅇ 1970년대 말 이후 공동주택 인동거리 규정이 계속 완화되면서 일조권 악화
와 과밀 개발을 유발
- 높이의 1.25배(‘78)→1.0배(’82)→0.8배(‘92)→1.0배(’06.1월)
ㅇ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일조 시간의 구체적 수인 범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림
- 서울고등법원(1996년)에서는 동짓날 기준으로 09～15시까지 연속 2시간 또
는 08～16시까지 최소 4시간 확보토록 함
ㅇ 해외 사례
- 일본은 건축기준법을 통해 일조 규제 대신에 일영(=해 그림자)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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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주거공간의 2m 높이에서 수직으로 25° 각도의 태양광이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인동거리 약 2배에 해당)
(2) 일조권 도입 방안
① 내용 : 일조 시간 적용을 의무화
ㅇ 현재 시행령 제 86조 제 2항 제 2호의 일조권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
ㅇ 대 안
1안 : 모든 주택에 적용
2안 : 공동주택단지에만 적용
- 적용대상 범위가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는 1안보다 공동주택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2안이 보다 현실적임
② 조치사항
ㅇ 건축법의 제 86조 제 2항 제 2호의 해당 내용을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
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하거나, 또는 
8시에서 16시 사이에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로 개정 
③ 기대효과
ㅇ 일조시간 규정이 인동거리 규정보다 일조권 확보에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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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판상형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200%이하로 제한하는 효과 
 ※ 일조시간 2시간 확보하려면 아파트 동간 인동거리는 1.25～1.75h가 됨
(<부록 2>의 <부도 1> 참고)
④ 예상되는 문제
ㅇ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전반적 위축으로 건설경기 침체
ㅇ 용적제한 효과가 큰 일조시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
민들이 반발
ㅇ 일조시간 규정을 만족하면서 최대용적률을 달성하려는 아파트 향배치(정남
향에서 35도 각도)가 많이 나타나 획일적 도시경관이 형성될 가능성
ㅇ 탑상형 아파트로 건축하여 용적률을 최대화(220%～300%)하려고 하면서 3
5～50층의 초고층 난립 가능성
  ※ 도시경관 훼손에 경관계획 수립으로 대응
층수구분 
현행 규정 적용 일조권 규정 의무화
북쪽 인접대지 인접대지 없음 북쪽 인접대지 인접대지 없음
20층 242% 271% 140% 181%
35충 240% 281% 198% 240%
50층 225% 303% 224% 302%
<표 2-8> 탑상형 아파트의 달성 용적률 수준(시뮬레이션 결과) 
주 : 35평형 4호 조합의 탑상형 9동(층고는 2.8m 기준)에 대한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동지일 
4시간 이상 일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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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입방안
ㅇ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일조권 적용을 의무화
ㅇ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20층 이상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경관 및 건축 
심의를 강화
4) 용적총량제를 통한 용적관리
(1)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ㅇ 기성시가지의 고밀․고층화 압력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 저하 및 
부동산 투기현상 유발
ㅇ 현행 용도지역제만으로는 고밀․고층화 제어 곤란
ㅇ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를 치유․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개발수요와 기반
시설수준, 그리고 현재의 개발밀도에 연동하여 개발밀도의 허용량을 적절
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② 용적총량제의 개념
ㅇ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일정 단위의 시가지
별로 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를 설
정하여 관리하는 도시성장관리기법
ㅇ 도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총 용적을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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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방법과 문제가 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용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③ 유사 총량제
ㅇ 현행 법령에서 용적총량제와 유사한 기법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오염총량
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가 있음
ㅇ 오염총량제는 하천 유역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오염량을 설
정한 후 이에 부합되는 경우 지역개발사업 등을 허용하고, 목표배출오염량
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임
  ※ 이 방법은 목표배출오염량을 산정하는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인
해 현재 시행이 유보되고 있음
ㅇ 공장총량제는 매년 수도권 내에 개별 입지하는 공장의 면적총량을 설정하
여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기법으로서 형식적인 공장신설 억제효과는 있
으나 축사, 창고 등 다양한 형태로 건축허가를 얻은 후 이를 편법 또는 불법
으로 전용하여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부록 3> 유사총량제 사례 검토 참조
(2) 용적총량제 도입방안
① 총량배분을 위한 기본 공간단위
ㅇ 서울시의 경우 용적총량제를 시행하는 기본공간단위는 자치구가 적절
- 생활권 공간위계가 높을수록 기반시설의 자족성 확보 및 평가 측면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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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및 행정적 집행이 용이
- 용적총량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명확하고 확보가 용이
- 자율적․자치적 공간 단위
- 주민참여 및 합의도출 가능성
- 용적 총량 운용의 융통성 및 제도운용의 용이성
- 공간단위 설정의 용이성
구   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행정동 근린주구 근린분구
공 간
단위의
특 성
행정단위 4～5개 자치구 자치구
3～4개 
행정동 1개 행정동 2500세대 600세대
인구규모 200만인 40만인 10만인 2만인 1만인 3000인
중심시설
도심
부도심
물류센터
터미널
종합경기장
구청
구의회
백화점
박물관
실내체육관
종합병원
호텔
특수목욕장
동사무소
중․고
등학교
초등학교
근린공원
유치원
어린이공원
제 도
시행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자족성 ● ◉ ● ◉ •
평가자료 
확보의 용이성 ◉ ● ◉ ◉
자치성과
자율성 ● ◉
행정적 집행 ● ◉
의사결정의
투명성 ● ◉
주민참여
및 합의도출 ◉ ●
공간단위
설정의 용이성 ◉ ● ●
적용의 융통성
(제도운용의 용이성) ● ● ◉ ● •
종합평가 ● ◉
<표 2-9> 공간단위별 용적총량제 시행의 적정성 평가
주 : ●, ◉, • 표시는 순서대로 적정성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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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량산정
□ 총량산정기간의 문제
ㅇ 장기적 차원에서의 개발수요 추정은 향후 20년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예 :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ㅇ 그러나 용적총량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
추정에 있어서 오차가 비교적 적은 10년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
□ 서울시의 향후 10년간 개발수요
ㅇ 기준년도인 2000년 현재 서울시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32,195ha(9660만평)로
서1993년 현재 연면적 22,859ha(6860만명)의 1.4배 수준임. 이것은 매년 
1,334ha(400만평)씩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0%임
ㅇ 향후 10년간의 연면적 증가수준이 지난 7년간의 추세와 유사하다고 가정하
면 목표연도의 연면적은 현재보다 약 5400만평이 증가한 50,000ha(1.5억평) 
내외(46,000～52,000ha)가 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10년간 1인당 주택면적이 6.8평에서 10.0평으로 1.5배 향상되며 미개
발지 3,332ha(1천만평)의 상당부분이 개발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분석하
면 목표연도의 서울시 평균 용적률은 20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1993년 용적률 110%, 2000년 용적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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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량배분 방법
제1안 기반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ㅇ 배분공식(약식)
  자치구별 기반시설용량
․해당 자치구 배분량 = ―――――――――――――  × 배분총량
 서울시 전체 기반시설용량
ㅇ 기반시설용량은 평가기준시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 평가기준시점을 현재로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자치구의 발전정도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 평가기준시점을 목표연도(10년 후)로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기반시설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강북 자치구의 향후 개발계획을 용량배분에 반영할 수 있음
- 강남북균형발전 차원에서 후자가 바람직 : 이 경우 총량배분 공식은 “(목표
연도 자치구별 기반시설용량/목표연도 전체 기반시설용량)×배분총량”으로 
표현됨
ㅇ 목표연도 기준으로 총량을 배분할 경우 시장과 구청장간에 계획된 기반시
설 설치를 이행하는데 대한 협약 필요
ㅇ 배분된 총량을 자치구내에서 단지별로 재배분하는데는 별도의 배분기준 마
련이 필요
<예시>
-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시행된 단지와 나대지를 대상으로 당해구의 평균용
적률까지 우선 배분하되, 주변의 기반시설, 주거유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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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균형발전개념을 도입하여 덜 개발된 지역에 많은 용량 배분
ㅇ 배분공식(약식)
 서울시 평균 용적률
․해당 자치구 배분량 = ――――――――――  × 자치구당 평균 배분량
  자치구별 용적률
ㅇ 이 방식은 덜 개발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현행 기반시
설의 취약성을 보다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음
ㅇ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개발을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안
으로 검토될 수 있음
 ※ 1970년대에는 강남개발을 위해 강북개발을 억제하고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제3안 : 기반시설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정도에 따라 추가용적 배분
ㅇ 배분공식(약식)
⋅ 추가허용용적 = 추가개발가능용적 × 기반시설충족률
⋅ 추가개발가능용적 = 조례용적 - 현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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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의 기반시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용
적률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의 바람직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자치구별 달성정도에 
따라 추가허용용적률을 배분
ㅇ 기반시설의 목표수준 설정
- 선진 외국의 대도시가 갖는 기반시설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 단기간에 선진 도시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10년 단
위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
ㅇ 이 방식에 의한 추가허용용적과 개발수준총량간의 불일치는 자치구별로 동
일비율의 용적 증․감을 통해 해소
⋅ 자치구별 최종추가허용용적 = 자치구별추가허용용적×(서울시 개발수요 
총량/서울시 전체 추가허용 총량)
ㅇ 강남구 적용사례
- 강남구의 모든 대지에 부여한 법적 상한용적률 평균은 250%, 현재의 용적률
은 195%인 경우 향후 추가개발이 가능한 용적률은 55%
250% - 195% = 55%
- 목표연도까지 강남구가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의 서비스수준은 목표 대비 
65% 수준으로서 이것을 적용하여 향후 강남구에 추가 허용가능한 용적률
은 35%로 산정
55% × 0.6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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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목표연도 2010년까지의 강남구 용적총량은 230%로 산정
195% + 35% = 230%
- 동일한 원리로 강남구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목표연도 용적률을 산정하면 
209%로 결정
170% + (230% - 170%) × 0.65 = 209%
구   분 전체용적률 상업지역 용적률 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A) 250 800 230
현재 달성용적률(B) 195 300 170
추가개발가능 용적률
(= A-B) 55 500 60
기반시설 수준
적용추가 허용용적률
(D = C × 0.65)
35 325 39
목표연도 상한 용적률
(E = B + D) 230 625 209
<표 2-10> 강남구 용적총량의 적용(예시)
(단위 : %) 
④ 기반시설용량 산정방법
□ 용량산정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종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3종의 기반시설 중 개발
밀도(용적)와 관련한 기반시설은 47종임
-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대상 기반시설 : 도로, 수도, 학교, 하수도(4종)
- 기반시설부담 대상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학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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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설용량을 고려해야 하는 기반시설 : 도로 등 12종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대상 기반시설 : 도로 등 20종
- 공공시설 : 도로 등 25종
- 도시계획 결정 의무시설 : 도로 등 30종
ㅇ 상기 47종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개발밀도와의 관련성, 자료확보 용이성, 
자치구 단위공간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5개의 필수시설
과 11개의 고려대상 시설을 설정
구   분 필수시설 추가고려 가능 시설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도시공간시설 공원 녹지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 전기공급설비, 공동구
공공문화시설 학교(초․중․고등학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보건위생시설 - 보건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표 2-11> 용량산정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종류
※ <부표 3-1>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특성 참조
□ 기반시설 종류별 평가지표 설정
ㅇ 기반시설의 확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인구측면 뿐만 아니라 공간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
ㅇ 도로의 수준은 일차적으로 도로연장과 도로면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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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가 있는 바,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
의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수와 공
원면적을 평가
ㅇ 수도는 수도시설 용량을 평가하되 에너지 소비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수도
시설 소재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평가
ㅇ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
두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및 시가지면적에 대해 학교시설의 수와 면적을 
모두 적용하여 지표 설정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확보된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평가하되 교통 및 에너지 
문제를 고려하여 시설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표 설정
구 분
인구에 기초한 지표 공간단위에 기초한 지표
지표 평가 지표 평가
도  로
1인당 도로연장 ○ 시가지 면적 1㎢당 도로연장 ○
1인당 도로면적 ○ 시가지 면적 1㎢당 도로면적 ○
공  원
1인당 공원면적 × 시가지 1㎢당 공원면적 ×
1인당 어린이․근린공원면적 ○ 시가지 1㎢당 어린이․근린공원 면적 ○
만인당 공원수 × 시가지 1㎢당 공원수 ×
만인당 어린이․근린공원수 ○ 시가지 1㎢당 어린이․근린공원 수 ○
수  도
1일 1인당 급수량 × 시가지 1㎢당 급수량 ×
1일 1인당 확보가능한 
수도시설용량÷시설과의 거리 ○
시가지 1㎢당 확보가능한 
급수시설 용량÷시설과의 거리 ○
학  교
만인당 초등학교수 ○ 시가지 1㎢당 초등학교수 ○
만인당 중․고등학교수 ○ 시가지 1㎢당 중․고등학교수 ○
만인당 초등학교 면적 ○ 시가지 1㎢당 초등학교 면적 ○
만인당 중․고등학교 면적 ○ 시가지 1㎢당 중․고등학교 면적 ○
폐기물
처리시설
1인당 기확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시설과의 거리 ○
시가지 1㎢당 기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시설과의 거리 ○
<표 2-12> 5개 필수 기반시설의 평가지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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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종류별 가중치
ㅇ 각각의 기반시설은 개발밀도(용적)와의 관련성, 도시 생활에서의 필수성, 
시설부지 확보 및 설치의 난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유
- 따라서 각기 다른 기반시설을 통일된 척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가
중치 설정이 필요
ㅇ 각 기반시설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기확보된 시설의 양적․질적 수준이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각 시설별 
가중치를 경제가치 또는 수치화된 지표로 환산하기가 난이
- 이 점에서 쌍대비교를 통한 계층분석법(AHP)으로 가중치를 설정하되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법 활용
□ 지역별 기반시설 서비스수준 설정
ㅇ 용적총량제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로 설정 가능
- 대안Ⅰ : 기반시설 중에서 목표수준 대비 최소 수준을 보이는 시설의 수준을 
당해 지역의 서비스수준으로 설정(리비치의 최소의 법칙 원용)
- 대안Ⅱ : 시설별 기반시설수준에 가중치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를 합산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수준 설정
- 대안Ⅲ : 기반시설 중 목표수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점수를 인정
하지 않고 시설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비스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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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반시설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Ⅲ이 합리적
- 대안Ⅰ(최소의 법칙 적용 방식)은 극단적인 하나의 시설이 당해지역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문제가 있음
- 대안Ⅱ 또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한 개의 특정시설이 당해지역 전체의 
서비스 수준 설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음
구  분 가중치
목표
수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 수준
비고
A구 B구 C구 A구 B구 C구
기반
시설
수준
도 로 율 0.5 20% 9% 12% 15% 0.45① 0.60 0.75
1인당 공원면적 0.3 12㎡ 6㎡ 9㎡ 3㎡ 0.50 0.75 0.25
만인당 학교수 0.2 2.0개소 1.0개소 1.8개소 4.0개소 050 0.90 2.00
종합
평점
최소법칙 적용 - - - - - 0.45② 0.60 0.25 ×
가중치
적  용
시 설 별
기준초과
인 정
0.47 0.71 1.05③ ×
시 설 별
기준초과
불 인 정
0.47 0.71 0.65④ 채택
<표 2-13> 지역별 기반시설 서비스수준 설정
주 : ① A구 수준 ÷ 목표수준 = 9 ÷ 20 = 0.45
    ② (도로율가중치 0.5 × 0.45) + (공원가중치 0.3 × 0.50) + (학교가중치 0.2 × 0.5) = 0.45
    ③ (0.5 × 0.75) + (0.3 × 0.25) + (0.2 × 2.00) = 1.05
    ④ (0.5 × 0.75) + (0.3 × 0.25) + (0.2 × 1.00) = 0.65
제3장․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47
3
C  ․  H   ․  A   ․  P  ․  T  ․  E  ․  R  ․  3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이 장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
용방법,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 대안별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을 추정한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개
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ㅇ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는 개인노력과 무관한 용적률 증가라
는 요인에 의해 주변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막대
한 개발이익이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0만 원
10,000만 원
20,000만 원
30,000만 원
40,000만 원
50,000만 원
60,000만 원
재 건 축 이 전
('99.01)
정 비 계 획
('00.09)
조 합 설 립
('01.3)
사 업 승 인
('02.01)
관 리 처 분
('02.12)
가 격
<그림 3-1> 강남 00아파트 재건축 단계별 가격변화 예시 
주 : 건설교통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검토,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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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발생 및 사적 전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
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인근 집값 상승을 유발시키고, 인근지역
의 집값 상승은 다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악순환 현
상이 발생
ㅇ 2000년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
면, <그림 3-2>에서와 같이 양자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
트의 가격변동 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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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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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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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 29
<그림 3-2> 강남3구 아파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출처 : 건설교통부,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2006. 3. 30
구분 2004년
2005.8.29
～2006.5.22
06.5.1 06.5.8 06.5.15 06.5.22
강남3구 - 18.4 1.1 0.6 0.0 -0.6
강남구 -3.9 24.9 1.6 0.9 0.1 -0.4
서초구 0.7 21.2 1.7 1.3 0.7 -0.3
송파구 6.5 14.8 0.7 0.2 -0.3 -0.8
강동구 1.7 12.8 1.6 0.7 0.8 0.0
과천 3.6 15.8 1.7 1.5 -0.3 2.2
<표 3-1> 재건축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출처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회의자료(2006.5.29), 「최근 부동산시
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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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종류
ㅇ 재건축사업에 의해 증가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① 대안Ⅰ : 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환수법) 」에 의한 개발부
담금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② 대안Ⅱ : 대안Ⅰ의 착수시점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점으로 
선정하는 방안
③ 대안Ⅲ : 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④ 대안Ⅳ : 연면적 증가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
⑤ 대안Ⅴ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
하여 환수하는 방안
2)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세부내용
(1) 대안Ⅰ :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
□ 적용방법
ㅇ 재건축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개발부담금 
산정식을 적용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과율(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 공시지가(원) - 착수시점 공시지가(원)}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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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용은 건축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혹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 평가
ㅇ 현행 “환수법” 시행령에 재건축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
ㅇ 여타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의 일관성 유지
ㅇ 재건축사업의 경우 착수시점(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가격이 크게 상승
하므로,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저하
(2) 대안Ⅱ :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조정
□ 적용방법
ㅇ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점’을 사업착수시점으로 간주하여 기존
의 개발부담금 산정식을 적용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과율(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 공시지가(원)-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점 공시지가(원)}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용은 건축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혹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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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재건축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하
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점을 착수시점으로 규정
ㅇ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을 높이는 효과 기대
ㅇ 시행령(별표2)에 있는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에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추가하면 되므로 도입에 어려움이 없음
(3) 대안Ⅲ : 공시지가 적용 개발부담금 산정
□ 적용방법
ㅇ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에 사업종료시점의 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
ㅇ 개발이익에 차등적인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과율(예, 0-50%)
￭ 개발이익
종료시점공시지가원평×사업후용적률
용적증가율 ×대지면적개발비용
 
종료시점공시지가원평× 사업후용적률
사업후용적률기존용적률
×대지면적개발비용
 ※ “{(사업후 용적률-기존용적률)/사업후 용적률} × 대지면적”은 용적률 증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 개발이용은 건축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52
□ 평가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대폭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
ㅇ 재건축사업 착수시점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계산이 용이
하나, 여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ㅇ 늘어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개발이익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음
(4) 대안Ⅳ : 기준시가 적용 개발부담금 산정
□ 적용방법
ㅇ 재건축사업의 연면적 증가분에 사업종료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
ㅇ 개발이익에 차등적인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과율(예, 0-50%)
￭ 개발이익 = {종료시점 기준시가(원/평) × 연면적 증가분(평)}  - 개발비용
    ※ 개발비용에 증가된 연면적의 건축비와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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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
ㅇ 재건축사업 착수시점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계산이 용이
하나, 여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ㅇ 늘어난 연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시장가치에 근접한 개발
이익 산정이 가능
(5) 대안Ⅴ : 초과주택가격상승분에 개발부담금 부과
□ 적용방법
ㅇ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점’을 사업착수시점으로 간주하여 초과
집값 상승분에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과율(0～50%)
￭ 개발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개발비용 -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부과개시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
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해당 시군구 평균주택가격변동률 혹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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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을 높이는 효과 기대
ㅇ 용적률 증가분에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개발이익 환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3) 각 대안별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추정 
(1) 평가방법
ㅇ 2002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완공한 강남 
A아파트단지를 사례로 하여 각 대안을 평가
(2) 강남 A아파트단지 사업개요
ㅇ 대지면적 : 41,391평
ㅇ 용적률 : 72.6% → 274%
ㅇ 연면적 : 30,050평 → 113,456평
            (늘어난 연면적 83,406평, 일반분양 연면적 22,260평)
ㅇ 세대수 : 2,450 → 3,002
            (일반분양 세대수 589, 임대아파트 세대수 801)
ㅇ 기타 : 평당 분양가(2003.5) - 15,515,883원,
            (26평)임대아파트 1가구 당 건축원가 - 2억 5,000만원,
            (26평)임대아파트 1가구 당 분양가 - 3억 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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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대안별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 결과
ㅇ 대안Ⅰ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익은 -146억원 대안Ⅱ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
익은 316억원, 대안Ⅲ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익은 2,522억원, 대안Ⅳ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익은 1조 3,985억원, 대안Ⅴ에 의해 산정된 개발이익은 1조 
4372억원임
구분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대안Ⅳ 대안Ⅴ
산정식
{종료시점 
공시지가(원) - 
사업시행인가
시점 
공시지가(원}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종료시점 
공시지가(원) - 
추진위원회구
성시점 
공시지가(원}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종료시점 
공시지가 × 
(용적증가율/사
업후 용적률) × 
대지면적} - 
개발비용
{종료시점 
기준시가(원/평) 
× 늘어난 
연면적(평) - 
개발비용(원)}
{종료시점 
시가총액(원) - 
추진위구성시
점 
시가총액(원} - 
개발비용 - 
아파트정상 
상승분)
산정과정 ① - ② - ④ - ⑤ - ⑩
⑤ - ③  - ④ 
- ⑥ - ⑩
⑦ × ⑧ - 
④-⑩
⑨ × ⑧ - ④ -  
⑩
⑩ - ⑪ - ⑫ - 
⑬
개발이익
금액 -146억원 316억원
2,522억원
(1조 1,956억원) 1조 3,985억원 1조 4372억원
개발부담금 -36억원 79억 0～1,261억원(0～5,978억원) 0～6,992억원 0～7186억원
평당 
개발부담금 -3만원 6만원
0～111만원
(0～526만원) 0～616만원 0～634만원
(기존)세대당
개발부담금 -149만원 323만원
5,148만원
(0～2,440만원) 0～2억8,541만원
0～2억 
9330만원
<표 3-2> 각 대안별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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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A아파트단지 사업개요
   대지면적 : 41,391평, 용적률 : 72.6% → 274%, 연면적 : 30,050평 → 
113,456평(늘어난 연면적 83,406평, 일반분양 연면적 22,260평), 세대수 : 
2,450 → 3,002(일반분양 세대수 589, 임대아파트 세대수 801)
① 2005년 공시지가총액 : 7378억원
② 2002년 공시지가총액 : 3352억원
③ 1999년 공시지가총액 : 1686억원
④ 건축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각종 경비 : 1545억원(※ 대안Ⅳ의 개발비용은 
늘어난 연면적의 건축비가 포함된 4844억원)
⑤ 정상지가상승분(2002-2005년 강남지역 평균 지가상승분) : 1274억원
⑥ 정상지가상승분(1999-2005년 강남지역 평균 지가상승분) : 1289억원
⑦ 2005년 평당 공시지가 : 1782만원/평
⑧ 늘어난 연면적 : 83,406평
⑨ 2005년 강남 A아파트 기준시가 : 2419만원
⑩ 2005년 시가 총액 : 3조 4319억원
⑪ 1999년 시가 총액 : 4798억원
⑫ 아파트 정상상승분 : 9116억원
⑬ 건축비 포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 6033억원
a. 2002-2005년 강남 A아파트가격 상승분(2005년 기준) : 2조 5229억원
b 2002-2005년 상승분 중 일반분양분 : 6733억원
c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손실 : 913억원
 ⋅2002년 강남 A아파트 사례단지의 평당 아파트가격 : 2197만원/평
 ⋅2002년 평당 공시지가 : 810만원/평
 ⋅임대아파트 분양시 수입 : 2915억원
 ⋅정부에 되팔 경우 수입 : 2002억원
⇒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의 개발이익 : 1조 2739억원(a - b - c - ④), 세대당 
5억 19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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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화 방안
1) 대안의 종류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대
안을 검토
- 제1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
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
- 제2안 : 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 제3안 : 현행 “환수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 
2) 각 법안의 주요내용
(1) 제1안 및 제2안에 담을 주요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ㅇ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이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개념
ㅇ “개발이익”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혹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용적률 증가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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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환수법)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제2조).
⇒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 아닌 좀더 포괄적인 “용적률의 증가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정의함으로
써, 개발이익 중의 일부는 국가 혹은 공공의 몫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
확히 할 수 있음
ㅇ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현행 "환수법" 제2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개발부담금의 징수
ㅇ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
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현행 "환수법" 제3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
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현행 "환수
법" 제19조 참조)
▶ 징수금의 배분 : 생략
▶ 납부의무자 : 생략
▶ 부과시점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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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생략
▶ 기타 사항
ㅇ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납부의 고지(제15조), 추징(제15조의2), 시효(제
15조의3), 납부(제16조), 납부기일전 징수(제16조의2),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17조 ), 납부의 독촉(제18조), 체납처분등(제19조), 결손처분(제19조
의2), 자료제출의무(제20조), 자료의 통보(제21조) 등은 현행 “환수법” 적용
(2) 제3안에 담을 주요내용
▶ 목적
ㅇ 이 법은 토지 및 주택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환수법)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
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정의
ㅇ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
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 (현행 환수법)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
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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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이 아닌 좀더 포괄적인 개발사업의 시행․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회경제
적 요인으로 생긴 이익으로 정의함으로써, 개발이익 중의 일부는 국가 혹은 
공공의 몫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ㅇ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함
※ (현행법)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
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제2조).
⇒ 부과대상 사업은 조를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대상 사업의 명기
가 필요 없음
ㅇ “토지 및 주택 등”이라 함은 토지․주택, 그리고 토지․주택 이외의 부동산
을 포함
ㅇ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현행 "환수법" 제2조 참조)
ㅇ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개발부담금의 징수 : 생략
▶ 징수금의 배분 : 생략
▶ 부과대상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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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
설하는 경우를 제외), 주택재건축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
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함(현행 "환수법" 제5조 제1항 참조)
⇒ 부과대상 사업에 주택재건축사업 추가
ㅇ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현
행 "환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 납부의무자 : 생략
▶ 부과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및 감면은 현행 "환수법" 제7조 적용
▶ 부과기준 및 부담률
ㅇ 부과기준과 부담률은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앞의 제1안, 제2안과 같음
  (나) 그 이외의 개발사업인 경우 : 현행의 개발이익 산정방식 및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적용
▶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인정
ㅇ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주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현행 
"환수법"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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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ㅇ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납부의 고지(제15조), 추징(제15조의2), 시효
(제15조의3), 납부(제16조), 납부기일전 징수(제16조의2), 납부의 연기 및 분
할납부(제17조 ), 납부의 독촉(제18조), 체납처분등(제19조), 결손처분(제19
조의2), 자료제출의무(제20조), 자료의 통보(제21조) 등은 현행 “환수법” 적
용
3) 각 안의 장단점 비교
ㅇ 법제화 방안으로 제시된 각 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
경 정비법」에 삽입하는 제1안은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
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하나,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 향상
이라는 입법 목적과 개발이익환수는 다소 거리가 있음
ㅇ 별도법을 제정하는 제2안은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담
금 부과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하나, 현행「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법이 병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ㅇ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대폭 수정하는 제3안은 개발이익의 환수
에 관해 하나의 법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므로, 용적률 증
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
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방식과 기존의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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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삽입
장  점
-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
하기 용이함
단  점
-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과 개발이익
환수는 다소 거리가 있음
제 2 안 : 별도법 제정
장  점
-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
하기 용이함
단  점
- 현행「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법이 병존한다는 문제 발생
제 3 안 :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대폭 수정
장  점 -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 하나의 법에서 다룰 수 있음
단  점
- 현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
의 증가분이므로,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방식과 기존의 개발부담금 부
과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표 3-3> 각 대안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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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문제점
1) 개발이익환수의 전가 가능성
ㅇ 개발이익환수로 인한 부담을 주택가격에 전가하려는 경향으로 신규로 재건
축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 있음
ㅇ 그러나, 아파트 신규공급이 원활한 경우에 분양가 상승은 수요감소를 초래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작은 경우 재건축대상 아파트가격과 주변지역
의 아파트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의 증가로 상승폭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크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분양가에 전
가시키기 어렵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작으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전
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양질의 주택이 재건축대상지역 주변에 원활히 공급된다면, 개발부
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임
2)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요인 우려
ㅇ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위축은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중장기적인 수급불
안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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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이후 재건축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주택시장은 가격이 한단계 하락한 수준에서 점차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됨
ㅇ 재건축 규제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
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있음
3) 과다한 부담금의 조정
ㅇ 재건축사업에는 많은 규제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규제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00.12), 재건축 허용연한, 안전진단, 후
분양 의무화(’03.7), 조합원지위 전매금지(’03.12),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
도세 강화(’06.1), 소형주택의무비율 규제(’03.9), 임대주택 건설의무화(’05.5) 
등이 있고,
- 부과되는 부담금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있음
ㅇ 또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담금의 중복 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
므로, 각종 규제와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부표 1-2>와 
<부표 1-3> 참조)
ㅇ 현행 개발부담금의 부담률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부담률이 다르고, 주택재건
축사업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다르므로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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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필요
ㅇ 도시기본계획을 상위로 하여 수직‧하향적(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체계를 목표중심의 도시기
본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운용
하는 체계로 재정립해야 함
□ 도시정비사업의 용적 증가를 도시계획으로 관리
ㅇ 용적률 기준 조정 방안으로는  ① 해당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상향
조정(up-zoning)되더라도 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
지하고,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상회하여 개발을 허용할 때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단기대책), ② 기준용적률 범위내의 개발은 해당 토
지소유자의 기득권으로 인정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기준용적률 이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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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공공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중기대책Ⅰ), 
③ 현재 토지이용 상태의 기존용적률로 개발권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개발
에 대해서는 공공이 관리하되, 기준용적률까지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전제
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기준용적률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조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공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중기대책Ⅱ) 등이 있
음
ㅇ 각 대책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① 단기대책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적용함으로 다운조닝(down-zonig)과 달리 반발이 작을 수 있고, 
현실화시키기 용이하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므로 적용 사
례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 ② 중기대책Ⅰ은 일반적인 다운조닝(down-zoning)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는 것, ③ 중기대책Ⅱ는 개발권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하여 토지이용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장기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고, 도시계획 및 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이 형평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일조권 확보에 의한 용적관리
ㅇ 일조권 도입 방안으로는 일조 시간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을 적용하면 판상형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200%이하로 제한
하는 효과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탑상형의 경우는 35～50층의 초고층으로 건축하면 용적률을 최
대 220%～300%까지 확보할 수 있어 초고층아파트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음
□ 용적총량제를 통한 용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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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총량제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일정 
단위의 시가지별로 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의 한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도시성장관리기법임
ㅇ 도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총 용적을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을 배
분하는 방법과 문제가 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용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용적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① 기반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
는 방법(제1안 ), ② 균형발전개념을 도입하여 덜 개발된 지역에 많은 용량 
배분하는 방안(제2안), ③ 기반시설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달성정도에 따라 
추가용적 배분하는 방안(제3안)이 있음
◦ 용적총량제 시행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용량 산정에 사용할 기반시설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3종의 기반시설 중 개발
밀도(용적)와 관련한 기반시설 47종 중에서, ① 개발밀도와의 관련성, ② 자
료확보 용이성, ③ 자치구 단위공간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
과 5개의 필수시설과 11개의 고려대상 시설을 설정
ㅇ 용적총량제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1)기반
시설 중에서 목표수준 대비 최소 수준을 보이는 시설의 수준을 당해 지역의 
서비스수준으로 설정(리비치의 최소의 법칙 원용)(대안Ⅰ), 2)시설별 기반
시설수준에 가중치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를 합산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수준 
설정(대안Ⅱ), 3)기반시설 중 목표수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초과점수
를 인정하지 않고 시설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비스수준 설정(대안Ⅲ)하는 방
안이 있으나, 기반시설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Ⅲ이 합리적
70
2.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및 법제화 방안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ㅇ 재건축사업에 의해 증가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으로 1)현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환수법)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
을 적용하는 방안(대안Ⅰ), 2)대안Ⅰ의 착수시점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점으로 선정하는 방안(대안Ⅱ), 3)연면적 증가분에 ‘공시지가’
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Ⅲ), 4)연면적 증가분에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Ⅳ), 5)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한 주택가격 증
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는 방안(대안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 제시된 각 대안의 장단점
-  ①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인 대안Ⅰ은 현행 “환수법” 시행령에 재건축
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하면 되고, 여타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의 일
관성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착수시점(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가격이 크게 상승하므로,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이 저하
될 수 있음
- ②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는 대안Ⅱ는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행령(별표2)에 있는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에 조합추진위
원회 설립승인을 추가하면 되므로 도입에 어려움이 없음
- ③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대안Ⅲ은 재건축사업 착수
시점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의 계산이 용이하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개발이익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음
- ④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대안Ⅳ는 개발이익의 계산
이 용이하며, 여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나, 늘어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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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시장가치에 근접한 개발이익 산정
이 가능
- ⑤ 초과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안Ⅴ는 착수시점을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이전으로 앞당겨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용적률 증가분에 부과하는 방안보다는 개발이익 
환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 법제화 방안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1)「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주택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제1안), 2)별도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제2안), 현행 “환수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제3
안) 등이 있음
- 법제화 방안으로 제시된 각 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①「도시 및 주거환
경 정비법」에 삽입하는 제1안은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
부담금 부과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하나,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 향상
이라는 입법 목적과 개발이익환수는 다소 거리가 있음
- ② 별도법을 제정하는 제2안은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개발부
담금 부과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하나, 현행「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법이 병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③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대폭 수정하는 제3안은 개발이익의 환
수에 관해 하나의 법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의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므로, 용적률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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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방식과 기존의 개발부담금 부
과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3. 정책제언
ㅇ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작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로 인
한 부담을 주택가격에 전가하려는 경향으로 신규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 있으나,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이 크면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키기 어려움
- 아울러 개발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재건축대상지역 주변에 원활히 공급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함
ㅇ 재건축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위축은 주
택공급을 감소시켜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있으나, 임대료
의 상승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의 사업성이 조기에 회복되므로 단기적인 충
격 이후 재건축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재건축 규제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
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 있음
ㅇ 재건축사업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00.12), 재건축 허용연한, 안전
진단, 후분양 의무화(‘03.7), 조합원지위 전매금지(‘03.12), 재개발·재건축 입
주권 양도세 강화(‘06.1), 소형주택의무비율 규제(‘03.9), 임대주택 건설의무
화(‘05.5),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많은 규제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각종 규제와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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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Study on planning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heir betterment recapture
Soo Choi, Jae-Gil Park, Beum-Sik Min, Soon-Suk Bae, Kyung-Hwan Sohn
Yong-Jin An , 
The planning gain from re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condominium complex are reverted to the housing owner through FAR 
increase. The housing price in reconstruction sites increases more than 
that in the neighborhood, and it is irrelevant to a person’s endeavor. 
The generation of planning gain in reconstruction projects and exclusive 
private possession of betterment deepen social inequality and have 
adversary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In other words, there is a vicious 
circle of increase in the price of redeveloped condominiums and its 
neighbo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rban management system in the way planning gains are prevented. If 
this is not possible for the time being, the alternative is to recapture the 
betterment by the public sector, not by the individual owners.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planning method for manag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a specific measure for betterment recapture 
when an exclusive private possession occurs. Firstly, it examin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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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for managing re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FAR control that 
intensifies the daylight criterion and FAR quota system linking the 
capacity of infra-structure to development density. Secondly, the study 
suggests the measures for betterment recapture such as imposition of 
a development fee under the related Act and considering the excessive 
increase in the housing price, and recapture system that considers the 
floor areas increased after development. Lastly, the study suggests a legal 
measure for betterment recaptureoccurred in reconstruction projects. To 
be specific, it proposes a new chapter stipulating betterment recapturebe 
inserted in the Act for Maintenance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therwise, an independent Act should be established, or 
the current Act be revised in order to realize the betterment re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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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용적률 기준 조정 관련 사항 
1) 프랑스의 PLD(법정상한밀도제)
ㅇ1975년 일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개발권(여기에서는 건축권)을 무상
으로 국유화하고 그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초과부담금을 부과
-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임을 전제로 토지소유자가 이용 및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용적률 100%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함. 단, 파리는 예외적으로 150% 
적용 
※ 미개발지, 미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용적률이 허용되지 않는 한 건축행
위 금지
- 도시계획의 고밀화를 차단하고, 용적률로 인한 토지가격의 불평등 해소, 도
심부 공공녹지 및 사회주택 건설용지의 취득 원활화
ㅇ 지방분권화 조류하에 1982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
200% 이하 범위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하도록 함. 파리는 150～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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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별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시행령 서울시 조례
주  거
제1종전용 100 100
제2종전용 150 120
제1종일반 200 150
제2종일반 250 200
제3종일반 300 250
준주거 500 400
상  업
중심상업 1,500
800(4대문내)
1,000(4대문외)
일반상업 1,300
600(4대문내)
800(4대문외)
근린상업 900
500(4대문내)
600(4대문외)
유통상업 1,100
500(4대문내)
600(4대문외)
공  업
전용공업 300 200
일반공업 350 200
준공업 400 400
녹  지
보전녹지 80 50
생산녹지 100 50
자연녹지 100 50
관리
계획관리 100 -
생산관리 80 -
보전관리 80 -
농  림 80 -
자연환경보전 80 -
<부표 1-1>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정 상한 (법 §77․78, 영 §84․85)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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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의 용적률 지정 실태
조례용적률
(A)
구분
지정면적
(ha)(B)
구성비
(%)
허용용적(ha)
(B)*(A)/100
구성비
(%)
900 중심상업 - - - -
700 일반상업 2,217.2 6.3 15,520.4 17.15
550
근린상업 74.3 0.2 408.65 0.45
유통상업 101.1 0.28 556.05 0.62
소계 175.4 0.5 964.7 1.07
400
준주거 945.4 2.67 3,781.6 4.18
준공업 2,794.0 7.89 11,176 12.35
소계 3,739.4 10.56 14,957.6 16.53
250 3종일반주거 8,313.0 23.5 20,782.5 22.96
200
2종일반주거 14,112.4 39.8 28,224.8 31.19
전용공업 - - - -
일반공업 - - - -
소계 14,112.4 39.8 28,224.8 31.19
150 1종일반주거 6,395.7 18.06 9,593.6 10.6
120 2종전용주거 - - - -
100 1종전용주거 459.7 1.3 459.7 0.5
합계 - 35,412.8 100 90,503.30 100
평균 - - - 255.6 -
<부표 1-2> 서울시 용적률 지정 실태
자료: 건설교통부(2004), 도시계획현황(2004) <2003.12.현황>
주1) 녹지지역은 제외
  2) 상업지역은 4대문내외 지정용적률의 평균치 적용
  3)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의 조례 용적률 평균은 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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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 1 항
￭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제 2 항
제 2 호
￭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
택의 이격거리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
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
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
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
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5 항
￭ 대지와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
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전문개정 1999.4.30] 
<부표 1-3>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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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권 확보 관련 사항
<부도 2-1> 일조시간과 인동거리(간격)의 관계
자료 : 박태병 외(1993,집합주택의 주거밀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4),대한건축학회논문집 9
권3호)가 일본의 '택지단지계획의 일조와 밀도의 연구(西川,1975)'를 서울의 일조조건
에 맞게 재조정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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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일조권 적용시 시뮬레이션 결과(탑상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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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일조권 적용시 시뮬레이션 결과(탑상형아파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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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일조권 적용시 시뮬레이션 결과(탑상형아파트) (계속)
부 록  87
구   분
북측에 인접대지가
없을 경우
북측에 인접대지가
있을 경우
20층
대지면적 30,968㎡ 36,972㎡
지상연면적 75,600㎡ 75,600㎡
용적률 244% 204%
35층
대지면적 53,906㎡ 67,406㎡
지상연면적 132,300㎡ 132,300㎡
용적률 245% 196%
50층
대지면적 84,777㎡ 108,339㎡
지상연면적 189,000㎡ 189,000㎡
용적률 223%(최대 약 240% 가능) 
174%
(최대 약 190% 가능)
<부표 2-1> 일조권 규제를 적용한 경우 층, 대지면적, 연면적에 따른 용적률 변화
ㅇ 강화된 인동거리 1.25h를 적용하여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
이가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한강에 인접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적률 약 200% 이하의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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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 총량제 관련 사항
구 분 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개 념
ㅇ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
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
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
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
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
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ㅇ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 3 년간 수
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
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제도
배  경
및
필요성
ㅇ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
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를 통제할 수 없음
  -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
원이 희소한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
인 제도
ㅇ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
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ㅇ’94년 세계화, 규제완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공장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수도권에 허용되
는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도 도입
대  상
지  역
ㅇ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한강수계
ㅇ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
총량규제
방법
ㅇ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
고 오염총량을 관리
ㅇ신․증설의 허용여부
ㅇ신․증설 허용규모 및 허용업종 
명시
총량
산정방법
ㅇ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
점으로 선정하여 측정
ㅇ년도별 공장총량설정2)
<부표 3-1> 유사총량제 사례검토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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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관리대상1)
ㅇ목표수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에 의한 환경기준중 수질환경
기준 Ⅱ 등급(시․도별 목표수
질 설정 가능)
ㅇ관리대상오염물질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ㅇ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포함 사항
  -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
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ㅇ대기업 공장
ㅇ중소기업공장
ㅇ공단
ㅇ개별입지 공장
총량의 할당
ㅇ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량
  = 목표수질×기준유량(10년 평균 
저수량)
 ※총량관리단위유역 : 목표수질설
정수계구간의 유역
ㅇ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 (1-안
전율)
ㅇ년도별 총량 배분2)
<부표 3-1> 유사총량제 사례검토 (계속)
1) 한강 수계의 오염총량제도의 내용은 별표1 참고(「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법률」 제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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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장 점
ㅇ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환경용량이하로 
항시 유지되므로 환경기준 준수가 보장 됨
ㅇ오염물질 다량 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
량 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게 됨
단 점
ㅇ수역별 오염원 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목표수질) 등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모델링하여, 수역별 허용부하량을 산정하
고 허용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원별로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주어야 하나 입력정보, 
모델링 기법, 허용총량의 배분방법 등의 정확
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음
ㅇ순간의 채수만으로 일정기간동안 허용총량 이
내로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어려
움이 있음
<부표 3-2>「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관련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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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내용
1.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 오염총량관리 목표의 설정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5.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포함내용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의 인구․산업 및 토지이용 등 오염원에 대한 집수
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
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별 기초조사자료
3.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부하량의 산출내역 및 오염원의 삭감계획
에 따른 삭감내역
4.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전망
5. 주민등의 의견수렴 사항
■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
1.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이 적정할 것
2. 집수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이 적정하게 산
정되어 있을 것
3. 오염부하량에 대한 삭감방법이 실행가능할 것
4.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5.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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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연도별 공장총량설정방식
년도 설정원칙 설정방법 배분방법
1994
ㅇ공업단지가 아닌 지역
을 대상으로 수도권내 
제조업이 현재보다 집
중되지 않도록 설정
ㅇ당해연도 공장건축추정
치에 전년도 전국대비 
수도권 공장건축면적 
비율 보다 소량 억제된 
비율을 곱하여 총량 설
정
ㅇ최근 3년간의 수도권 
시․도별 비공업단지 
공장건축 허가비율대로 
각 시․도에 배분
1995
ㅇ공업단지와 비공업단지
로 구분하여 총량을 설
정하되, 수도권의 공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
소되는 방향으로 설정
ㅇ’94년도와 동일한 방법 ㅇ공업단지와 비공업단지
로 구분하여 최근 3년
간의 수도권 시․도별 
공장건축 허가추세와 
시․도별 요구량을 감
안하여 배분(정책적 결
정)
1996
ㅇ공업단지와 비공업단지
로 구분하여 총량을 설
정하되, 수도권의 공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
소되는 방향으로 설정
ㅇ전국대비 수도권공장건
축허가비율 미래추정지
표를 작성하고 지표상
의 당해연도 예상수치
보다 조금 억제된 비율
로 총량설정
ㅇ공업단지와 비공업단지
로 구분하여 최근 3년
간의 수도권 시․도별 
공장건축 허가추이와 
공장총량지표를 기초로 
산정한 총량추세와 
시․도별 요구량을 감
안하여 각 시․도에 배
분(정책적 결정)
1997
ㅇ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총량을 설정
하되, 과도한 공업집중
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장건축, 장기지표 범
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운용
ㅇ’96년 집행실적에 전년
도 건축증가율을 반영
하여 산출
ㅇ입지별 배분 : 2001년까
지 계획입지율 60%를 
목표로, 46% 설정
ㅇ시도별 배분 : ’96년 집
행실적과 건축증가율을 
감안하여 결정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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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설정원칙 설정방법 배분방법
1998
ㅇ수도권 공장총량 장기
지표의 수준으로 총량
을 설정하되, 기업의 
일상적인 투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내에서 결정
ㅇ기본물량에 정책물량을 
더하여 산출
ㅇ입지별 배분 : 2001년 
까지 계획입지율 60%
를 목표로, 50%로 설정
ㅇ시도별 배분 : 과거 3
년간 총량집행 실적과 
무등록 공장 양성화․
대기업 공장 증설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
1999
ㅇ수도권 공장총량 장기
지표의 수준으로 총량
을 설정하되, 기업의 
일상적인 투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내에서 결정
ㅇ’98년과 같이 기본물량
에 정책물량을 반영하
여 설정
ㅇ입지별 배분 : 계획적 
입지유도를 위해 계획
입지율을 45%로 설정
ㅇ시도별 배분 : '98년 총
량집행 실적과 무등록 
공장 양성화․대기업
공장 증설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
2000
ㅇ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
한 2001년도 전국대비 
수도권 제조업 비중 
35% 달성이 가능하도
록 설정
ㅇ추가설정의 기준 : ’98
년도에 경제불황으로 
미사용 되어 사장된 
총량의 50% 추가배정
ㅇ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의 2001년 전국대비 수
도권제조업생산액 억제
비율 35% 달성을 목표
로 산출된 당해연도 전
국대비 수도권 공장건
축허가비율에 총량 산
출
ㅇ시도별 배분 : ’99년 
총량집행 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
ㅇ계획적 입지유도를 위
해 계획입지율을 55%
로 설정.
2001
ㅇ비현실적 추정치를 가
급적 지양하고, 총량설
정 방식의 현실화
ㅇ전년도 집행실적에 공
장건축증가율을 반영
ㅇ시도별 배분 :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시도별 배분
<부표 3-3> 연도별 공장총량설정방식 (계속)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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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설정원칙 설정방법 배분방법
2002
ㅇ비현실적 추정치를 가
급적 지양하고, 총량설
정 방식의 현실화
ㅇ전년도 집행실적에 공
장건축증가율을 반영
ㅇ시도별 배분 :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시도별 배분
2003
ㅇ수도권내 공장집중을 
억제하고 개별입지내 
공장건축수요를 계획
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을 총량으
로 설정
ㅇ전년도 총량설정량으로 
동결
ㅇ전년도와 동일하게 배
분
2004
ㅇ수도권내 공장집중을 
억제하고 개별입지내 
공장건축수요를 계획
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을 기본물량으로 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
기 위해 기본물량의 
5%를 추가
ㅇ과거 3년간 집행량(기본
물량) + 일자리창출 지
원(기본물량의 5%)
ㅇ시도별 배분
<부표 3-3> 연도별 공장총량설정방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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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7)
기반시설의
종류
(53)
신설
년도
광역시설
공공
시설
도시계획
결정 의무
지구단위
계획 관련성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기반
시설
부담
대상
용적
총량
산정
종합
평가
공동
설치
공동
이용
도시
및
지구
단위계
획구역
기타 계획대상
시설
용량
고려
교통
시설
(11)
도로 1934 ○ ○ ○ ○ ○ ○ ○ ○ ○
철도 1934 ○ ○ ○ ○
항만 1934 ○ ○ ○ ○
공항 1934 ○ ○ △ △
주차장 1962 △ △ ○ ○ △
자동차정류장 1971 ○ △
궤도 1934 ○
삭도 1971 ○
운하 1934 ○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198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992
도시
공간
시설
(5)
광장 1934 ○ ○ △ ○
공원 1934 ○ ○ ○ ○ △ ○ ○ ○
녹지 1962 ○ ○ ○ ○ ○ ○ ○ △
유원지 1962 ○ ○ ○
공공공지 1971 ○ ○ ○
유통 
및 
공급
시설
(9)
유통업무설비 1971 ○ ○ ○
수도 1934 ○ ○ ○ ○ ○ ○ ○ ○ ○
전기공급설비 1971 ○ △ ○ △
가스공급설비 1971 ○ △ △ ○
방송‧통신시설 1971 ○
공동구 1971 ○ ○ ○ ○ ○ △
시장 1934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971 ○ △
열공급설비 1992 ○ ○
<부표 3-4>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특성
(표 계속)
96
분류
(7)
기반시설의
종류
(53)
신설
년도
광역시설
공공
시설
도시계획
결정 의무
지구단위
계획 관련성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기반
시설
부담
대상
용적
총량
산정
종합
평가
공동
설치
공동
이용
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타 계획대상
시설
용량
고려
공공‧
문화
시설
(10)
학교 1962 △ △ △ △ ○ ○ ○
운동장 1934 ○ △ ○ ○
공공청사 1971 ○
문화시설 1981 ○ ○ △
도서관 1962 ○ △
연구시설 1971 ○
사회복지시설 1982 ○ ○ △
공공
직업훈련시설 1988 ○ ○
청소년수련시설 1992 ○ ○ △
체육시설 2003 ○
방재
시설
(8)
하천 1934 ○ ○ ○ ○ △
유수지 1971 ○ ○ ○ ○ △
저수지 1934 △
방화설비 1934 ○
방풍설비 1934 ○
방수설비 1934 ○
사방설비 1934 ○
방조설비 1934 ○
보건위
생시설
(6)
화장장 1934 ○ △ ○ ○
공동묘지 1934 ○ △ ○ ○
납골시설 2003 ○ △ △ △
장례식장 1992
도축장 1934 ○ △ △
종합의료시설 1971 ○ △
환경기
초시설
(4)
하수도 1934 △ △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1934 ○ △ △ ○ ○ ○ ○
수질오염
방지시설
1992 ○ ○ ○
폐차장 1992 ○
대상시설 수 14 21 25 30 23 20 12 4 7 18
<부표 3-4>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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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 자치구별 개발 밀도 현황
도시명 행정구역면적(A)
개발
가능지(B)
대지
면적(C)
연상
면적(D)
용도지역
주거(E) 상업(F) 공업(G) 소계(H)
　 ha ha ha ha ha ha ha ha
서울시 60,595.8 36,913.0 21,509 32,195 30,226 2,392.6 2,794.0 35,412.8 
강북계 29,802.0 18,332.0 10,895 15,161 15,896 1,352.9 512.8 17,761.7 
종로 2,391.0 1,282.0 834 1,017 884 373.0 0.0 1,257.5 
중 구 997.0 857.0 537 1,322 634 363.0 0.0 997.0 
용 산 2,187.0 1,267.0 986 913 1,138 148.0 0.0 1,286.0 
성동(광진) 3,389.0 2,282.0 1,366 2,099 2,028 29.6 326.0 2,383.4 
동대문 1,422.0 1,390.0 792 1,021 1,317 93.5 0.0 1,410.0 
중랑 1,853.0 1,102.0 678 1,062 1,031 19.0 2.0 1,052.0 
성북 2,455.0 1,630.0 1,033 1,174 1,689 90.3 0.0 1,779.5 
도봉구 4,443.0 2,955.0 1,297 1,792 1,892 64.7 184.8 2,141.2 
노원 3,546.0 1,429.0 865 1,543 1,215 57.0 0.0 1,272.0 
은평 2,972.0 1,367.0 927 1,064 1,373 36.8 0.0 1,410.0 
서대문 1,760.0 1,295.0 752 1,005 1,546 21.0 0.0 1,567.2 
마포 2,387.0 1,475.0 826 1,149 1,149 57.0 0.0 1,206.0 
강남계 30,793.8 18,581.0 10,614 17,035 14,330 1,039.7 2,280.0 17,649.9 
양천 1,741.0 1,417.0 823 1,236 1,186 60.8 25.0 1,272.2 
강서 4,140.0 1,865.0 984 1,356 1,452 75.4 177.0 1,704.3 
구로(금천) 3,349.0 2,316.0 784 2,101 1,264 58.8 1,140.5 2,463.6 
영등포 2,456.0 1,640.0 1,456 1,729 624 244.0 937.5 1,805.8 
동작 1,635.0 1,177.0 797 1,082 1,543 22.5 0.0 1,565.0 
관악 2,957.0 1,586.0 761 1,204 1,157 35.0 0.0 1,192.0 
서초 4,713.8 2,069.0 1,240 1,928 1,735 137.5 0.0 1,872.4 
강남 3,955.0 2,649.0 1,549 3,020 2,059 225.0 0.0 2,283.6 
송파 3,389.0 2,585.0 1,349 2,070 2,099 125.0 0.0 2,224.1 
강동 2,458.0 1,278.0 870 1,309 1,211 55.7 0.0 1,267.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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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총면적대비개발가능지율
총면적대비
대지면적비율
개발가능지 
대비
대지면적비율
용적률
개발가능지
대비 시가화용지
면적비율
시가화용지
면적대비
대지면적비율
　 (B/A)*100 (C/A)*100 (C/B)*100 (D/C)*100 (H/B)*100 (C/H)*100
서울시 60.9 35.5 58.3 149.7 95.9 60.7 
강북계 61.5 36.6 59.4 139.2 96.9 61.3 
종로 53.6 34.9 65.1 121.9 98.1 66.3 
중 구 86.0 53.9 62.7 246.2 116.3 53.9 
용 산 57.9 45.1 77.8 92.6 101.5 76.7 
성동(광진) 67.3 40.3 59.9 153.7 104.4 57.3 
동대문 97.7 55.7 57.0 128.9 101.4 56.2 
중랑 59.5 36.6 61.5 156.6 95.5 64.4 
성북 66.4 42.1 63.4 113.6 109.2 58.0 
도봉구 66.5 29.2 43.9 138.2 72.5 60.6 
노원 40.3 24.4 60.5 178.4 89.0 68.0 
은평 46.0 31.2 67.8 114.8 103.1 65.7 
서대문 73.6 42.7 58.1 133.6 121.0 48.0 
마포 61.8 34.6 56.0 139.1 81.8 68.5 
강남계 60.3 34.5 57.1 160.5 95.0 60.1 
양천 81.4 47.3 58.1 150.2 89.8 64.7 
강서 45.0 23.8 52.8 137.8 91.4 57.7 
구로(금천) 69.2 23.4 33.9 268.0 106.4 31.8 
영등포 66.8 59.3 88.8 118.8 110.1 80.6 
동작 72.0 48.7 67.7 135.8 133.0 50.9 
관악 53.6 25.7 48.0 158.2 75.2 63.8 
서초 43.9 26.3 59.9 155.5 90.5 66.2 
강남 67.0 39.2 58.5 195.0 86.2 67.8 
송파 76.3 39.8 52.2 153.4 86.0 60.7 
강동 52.0 35.4 68.1 150.5 99.1 68.7 
<부표 3-5> 자치구별 개발 밀도 현황 (계속)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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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행정구역면적 인구
인구
밀도
개발가능지
인구밀도
대지
인구밀도
주거지역
인구밀도
시가화구역
인구밀도
　 ha 천인 인/ha 인/ha 인/ha 인/ha 인/ha
서울시 60,595.8 10,277.0 169.6 306.0 477.8 340.0 290.2 
강북계 29,802.0 5,171.3 173.5 298.7 474.7 325.3 291.2 
종로 2,391.0 181.4 75.9 158.9 217.6 205.1 144.3 
중 구 997.0 138.8 139.2 177.9 258.5 218.9 139.2 
용 산 2,187.0 240.7 110.1 190.0 244.1 211.5 187.2 
성동(광진) 3,389.0 732.6 216.2 355.6 536.3 361.3 307.4 
동대문 1,422.0 386.8 272.0 340.8 488.4 293.8 274.3 
중랑 1,853.0 438.0 236.4 448.8 646.0 424.8 416.4 
성북 2,455.0 456.5 186.0 318.1 442.0 270.3 256.5 
도봉구 4,443.0 740.3 166.6 262.8 570.7 391.3 345.7 
노원 3,546.0 633.9 178.8 458.7 732.9 521.8 498.4 
은평 2,972.0 476.8 160.4 385.5 514.4 347.3 338.2 
서대문 1,760.0 361.8 205.5 310.8 481.1 234.0 230.8 
마포 2,387.0 383.6 160.7 331.3 464.4 333.9 318.1 
강남계 30,793.8 5,105.6 165.8 313.8 481.0 356.3 289.3 
양천 1,741.0 489.3 281.0 410.5 594.5 412.4 384.6 
강서 4,140.0 539.7 130.4 371.9 548.4 371.7 316.7 
구로(금천) 3,349.0 686.8 205.1 346.5 876.0 543.2 278.8 
영등포 2,456.0 411.0 167.3 276.0 282.2 658.2 227.6 
동작 1,635.0 413.2 252.7 374.3 518.4 267.9 264.0 
관악 2,957.0 527.0 178.2 480.4 692.5 455.5 442.1 
서초 4,713.8 400.2 84.9 209.9 322.8 230.7 213.8 
강남 3,955.0 536.0 135.5 230.2 346.0 260.4 234.7 
송파 3,389.0 623.3 183.9 311.3 462.0 296.9 280.2 
강동 2,458.0 479.3 195.0 375.0 550.9 395.7 378.3 
<부표 3-5> 자치구별 개발 밀도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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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유형
지표 가중치
서울시
평균
(A)
목표수준
(선진도시평균)
(B)
구별수준
강남구
(C)
강북구
(D)
도로 도로율(%) 5.0 12.0 20.0 15.0 10.0 
공원
1인당공원 면적(㎡/인) 5.0 6.0 10.0 8.0 3.0 
인구 천 인당
공원수(개소/천인) 5.0 1.0 2.0 1.0 2.0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5.0 90.0 100.0 80.0 100.0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5.0 100.0 100.0 100.0 100.0 
학교
인구 만 인당 초등학교
(개소/만인) 10.0 1.0 2.0 1.6 1.0 
인구 만 인당 중학교
(개소/만인) 10.0 1.0 2.0 1.4 1.0 
인구 만 인당 고등학교
(개소/만인) 10.0 1.0 1.2 1.2 1.0 
전기 1인당 전력 사용량(kjwh) 5.0 2 3 2.5 2.5 
사회
복지
시설
인구 만 인당 
사회복지시설(개소/만인) 5.0 1.0 3.0 1.0 0.6 
폐기물
처리
시설
1인당 폐기물 처리량
(kg/인, 일) 5.0 1 2 1.0 2.0 
재활용
시설 재활용 시설비율(%) 15.0 35.0 50.0 60.0 30.0 
가중치 적용 시
기반시설 수용용량 100.0 - - - -
<부표 3-6> 지표별 목표수준 및 평가방법 예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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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수준평가 가중치×시설수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강남구
(C/A)
강북구
(D/A)
강남구
(C/B)
강북구
(D/B) 강남구 강북구 강남구 강북구
1.3 0.8 0.8 0.5 6.3 4.2 3.8 2.5 
1.3 0.5 0.8 0.3 6.7 2.5 4.0 1.5 
1.0 2.0 0.5 1.0 5.0 10.0 2.5 5.0 
0.9 1.1 0.8 1.0 4.4 5.6 4.0 5.0 
1.0 1.0 1.0 1.0 5.0 5.0 5.0 5.0 
1.6 1.0 0.8 0.5 16.0 10.0 8.0 5.0 
1.4 1.0 0.7 0.5 14.0 10.0 7.0 5.0 
1.2 1.0 1.0 0.8 12.0 10.0 10.0 8.3 
1.3 1.3 0.8 0.8 6.3 6.3 4.2 4.2 
1.0 0.6 0.3 0.2 5.0 3.0 1.7 1.0 
1.0 2.0 0.5 1.0 5.0 10.0 2.5 5.0 
1.7 0.9 1.2 0.6 25.7 12.9 18.0 9.0 
- - - - 111.3 89.3 70.6 56.5 
<부표 3-6> 지표별 목표수준 및 평가방법 예시 (계속)
*상대평가 : 서울시 평균에 대한 수준임
* 절대평가 : 목표수준에 대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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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관련 사항
1) 재건축의 정의 및 개요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의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
급하는 방법에 의함
-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등)의 주택재건축사업
은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
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ㅇ 안전진단(공동주택)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정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사업의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ㅇ 조합설립
-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
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
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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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
유자의 동의 필요
ㅇ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
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 가능
ㅇ 토지분할청구
-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의 인가
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음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에 적합할 것 (2미
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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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도지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진단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기조정)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동별 2/3 및 전체 4/5이상 동의)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공람(30일 이상)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시장․군수․구청장
※조합단독시행시 시공사
  선정(경쟁입찰)→ ⇓
분양신청
•토지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인가
(30일이내 인가여부결정) 시장․군수․구청장
•이    주→ ⇓
착   공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   산
<부도 4-1>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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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의 인센티브와 규제
① 재건축의 인센티브
ㅇ 재건축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추
진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과 토지분할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건축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ㅇ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
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
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토지분할청구권은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
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② 재건축의 규제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2000.12)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법령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용적률 등을 제한
․(서울시 수립대상)대지면적이 1만㎡ 이상/건립예정 세대수 300세대이상
ㅇ 재건축 허용연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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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된 건축물을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도 조례가 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연수가 되도록 규정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20년 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
ㅇ 안전진단
- 예비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평가
- 안전진단결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단계에서 재건축이 불필요하나 일정기관 경과 후(예시 2년～3년 후)  재
건축 추진 가능
․기타 도정법에서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재건축사
업의 투명성 확보 조치
ㅇ 후분양 의무화(2003.7)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일반분양은 공정율 80%
이상 진척 후에 분양
ㅇ 조합원지위 전매금지(2003.12)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ㅇ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강화(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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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 9∼36%→ 50%로 상향(‘07년)
․다만, ‘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ㅇ 소형주택의무비율 규제(2003.9)
-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재건축 소형주택의
무비율 규제 재도입
․60㎡(전용 18평)이하 20%, 60～85㎡ 4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
ㅇ 임대주택 건설의무화(2005.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
률의 25%를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과(8.31 정책, 2006.7 시행)
- 재건축의 경우 증가되는 연면적이 있을 경우, 기반시설의 추가소요를 유발
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일정액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부담금: 원단위 비용*건축연면적*민간부담율(20%) - 공제액
ㅇ 재건축부담금 부과(2006.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2006. 9 시행)
- 부과기준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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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부과
3) 재건축 실태
□ 주택특성별 재건축 실태
ㅇ 재건축 단지 현황
- <부표 4-1>의 주택형태 및 경과년수별 재건축 단지현황을 살펴보면, 연립주
택 단지가 64.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31.60%, 단독주택 
단지가 4.33%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 준공 후 21~30년 경과된 단지들이 재건축 되었고, 이는 전체의 약 
90%의 비중을 차지고 있음
- 평균적으로 단독·연립 주택의 경우 21~25년, 아파트의 경우는 26~30년 경과
된 단지들이 재건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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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계
2005~2001(5년 이내) 0 0 0 0 0.00%
2000~1996(6~10년) 0 0 0 0 0.00%
1995~1991(11~15년) 0 0 1 1 0.22%
1990~1986(16~20년) 0 3 22 25 5.41%
1985~1981(21~25년) 11 51 204 266 57.58%
1980~1976(26~30년) 6 77 66 149 32.25%
1975~1971(31~35년) 2 14 2 18 3.90%
1970~1966(36~40년) 1 1 1 3 0.65%
계
20 146 296 462 100.00%
4.33% 31.60% 64.07% 100.00%
<부표 4-1> 주택형태 및 경과년수별 재건축 단지(2005년 기준)
(단위 : 단지)
ㅇ 안전진단과 재건축 시행년도 현황
- 다음 <부표 4-2>와 같이 평균적으로 준공 후 약 21년 정도 된 단지들이 안전
진단을 받았으며, 단독·연립 주택의 경우 약 21년, 아파트의 경우 약 22년 
경과된 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았음
- 또한 준공 후 약 25년이 경과된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연립 주택의 경우 약 24년, 아파트는 약 25년이 지난 
단지들이 재건축 되었음
구  분 단독 아파트 연립 전체
안전진단 20.54 21.71 20.73 20.99
재건축 24.30 25.49 23.94 24.58
<부표 4-2> 주택형태별 안전진단과 재건축 시행년한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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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 후 평균적인 변화실태
- 다음의 <부표 4-3>을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이후 세대수는 평균적으로 
293.37세대에서 374.45세대로 81.08세대가 증가하였고 주택면적은 14.46평
에서 21.85평으로 평균 7.39평이 증가하였음
- 신축 후 세대수의 변화는 아파트가 141.78세대 증가로 가장 컸고, 규모는 단
독주택이 11평 증가로 가장 컸음
- 재건축 후 평균적인 용적률 변화는 111.37%에서 240.78% 증가로 129.41%가 
증가되었으며,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144.17% 증가로 가장 컸지만 아
파트나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구  분
세대수[세대] 평형[평] 용적률[%]
재건축 전 재건축 후 재건축 전 재건축 후 재건축 전 재건축 후
단  독
76.46 135.83 15 26 98.89 231.78
(59.38) (11) (132.89)
아파트
743.44 885.21 8.72 9.92 139 250.18
(141.78) (1.2) (111.18)
연  립
60.22 102.32 19.66 29.63 96.23 240.4
(42.1) (9.97) (144.17)
평균변화
293.37 374.45 14.46 21.85 111.37 240.78
(81.08) (7.39) (129.41)
<부표 4-3> 주택형태별 재건축 후 평균 변화
(단위 : 세대, 평, %)
□ 주택재건축사업 실적
ㅇ 재건축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23단지 37.6만세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520단지 15.2만세대인 전체의 약 40.5%가 서울에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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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 부산 경인지역 기타지역 계
단지수 520 23 384 196 1,123
세대수 152,442 13,870 136,588 89,492 376,130
<부표 4-4> 전국 재건축 현황
ㅇ 다음의 <부표 4-5>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현황만을 살펴보면, 강남4구(강
남, 서초, 강동, 송파)의 경우 11.9만세대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많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약7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남4소계 서울시전체
조합수 94 52 41 21 208 520
추
진
단
계
별
세
대
수
추진위 5,513 3,851 8,407 5,932 23,703 32,873
안전진단 8,586 7,402 8,365 - 24,353 27,883
조합설립 12,387 4,809 920 6,600 24,716 20,565
사업시행인가 199 4,272 923 - 5,394 14,437
관리처분 - 2,444 55 - 2,499 2,547
분양 5,568 - 4,865 16,157 26,590 35,610
착공 4,585 1,123 155 6,290 12,153 16,358
준공 - - 72 20 92 2,169
계 36,838 23,901 23,762 34,999 119,500 152,442
<부표 4-5> 서울 재건축 현황
 주 : 강남4구: 2종 일반주거지역 94개단지, 48,881호, 3종 주거지역 114단지 70,619호
 자료: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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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관련 부담금에 관한 사항
1) 부담금의 종류와 특성
ㅇ 기획예산처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종류는 ‘04년 
현재 모두 102개에 달하고, 이 중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은 모두 31개임(<부
표 5-1> 참조)
- 이중에서 재건축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임
부담금 
유형(31)
부담금 근거법 주관부처
설치
년도
원인자
(이용자)
부담금(16)
도로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도로법 건설교통부 1961
도로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건설교통부 196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환경부 1966
도시공원 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법 건설교통부 1980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진흥법 문화관광부 1985/1998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문화관광부 1986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건설교통부 1990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 1990
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 1990
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환경부 1991
수도권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설교통부 1994
유통단지 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건설교통부 1995
유통단지 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건설교통부 1995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건설교통부 1996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건설교통부 2000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건설교통부 2000
<부표 5-1>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근거법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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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유형(31)
부담금 근거법 주관부처
설치
년도
시  설
부담금
(6)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자원부 1987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건설교통부 1990
유통단지 시설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건설교통부 1995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
교육인적
자원부
199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교통부 2001
기반시설부담비용 국토계획법 건설교통부 2003
수익자
부담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1988
댐건설주변지역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 1999
손괴자
부담금
(5)
도로 손궤자부담금 도로법 건설교통부 1961
하수도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 환경부 1966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자치부 1991
수도 손괴자부담금 수도법 환경부 1991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항만법 해양수산부 1991
예치금(1)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1995
개발이익
환수금(1)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1990
<부표 5-1>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의 종류 및 근거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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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금(2006. 7. 1 시행)
□ 내용
ㅇ 재건축사업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됨
ㅇ 2006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있음
ㅇ 부담금 산정방식
부담금 = (원단위 비용 × 건축연면적 × 부과율 × 조정률) - 공제액
- 원단위 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예정) : 57,000원/㎡(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용지비 원단위 : 토지가격 * 용지환산계수 * 용도별 기반시설유발계수
  ․토지가격 : 부담구역이 행정구역 전체이므로, 해당지역 평균 지가 적용 
  ․용지환산계수 : 비도시지역 : 0.4, 기존 시가지 : 0.1～0.3 수준에서 결정 
  ․용도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거용 1.0, 상업업무용 2.7, 공업용 1.6, 기타용도 1.8
- 부과율 : 20%
- 조정율 : 25%(※ 입법례 :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인 부담률을 5%까지 조정 가능,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50%의 범위 안에서 부과율 조정 가능)
ㅇ 기존재건축단지의 실증분석 결과
- 송파구에서 32평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세대당 1,261만원(평당 39만
원, 지가총액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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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에서 32평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세대당 681만원(평당 21만원, 
지가총액의 3.9%)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
ㅇ 부과 주체
- 부과징수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부과징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ㅇ 납부의무자 : 건축법상 건축주
ㅇ 부과 시점 : 건축허가시점 
□ 평가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부
담금을 면제․감면하여 주고,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는 공제하여줌
으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수준은 낮음
 ㅇ 면제․감면 없이 부과하더라도 부담금의 부담수준이 지가총액의 2.3～
3.9%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개발이익환수 효과 미흡
- 부과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지방자치단체
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위한 건축물 등
- 20년간 부과제외 대상 : 공공부문(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
기업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 위에 당해 토지개발사업
의 준공일로부터 20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밀도(용적률 등) 범위 
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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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면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 
- 공제Ⅰ(기 납부한 부담금액 100% 공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액(다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제외)
- 공제 Ⅱ(설치비용 공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기반시설을 설
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로 기부채납 되는 경우에는 설
치비용을 공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내용
ㅇ 대도시권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축연면적에 대해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을 부과
ㅇ 산정방식
산 정 방 식 부과율(%) 관련 법령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수도권 4%
기타대도시권 2%
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의3
<부표 5-2> 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
주 : 1) 표준건축비(2004. 9) : 850.5천원/㎡～856.6천원/㎡
     2) 공제액은 (1)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2)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시·군·구도 등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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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담금의 추정
- 30평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광역시설부담금은 세대당 약 168.6만원(평
당 5만 6천원)임
- 이 금액은 송파구의 경우 지가총액의 0.3%, 안양시의 경우 지가총액의 1.0% 
수준임
부과대상지역 수도권 : 부과율 4%
표준건축비 281만원/평
공제액(도시철도․철도, 도로 등에 소요되는 금액) 0%
증가되는 용적률 100%
<부표 5-3> 부과수준 추정을 위한 가정
□ 평가
ㅇ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등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여 주므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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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사업
1) 개발부담금제도의 연혁
ㅇ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바, IMF 이후 일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부활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ㅇ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
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에 부과
ㅇ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은 부과대상이지만, 주택재개발, 재
건축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3)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ㅇ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의 25%를 부과
